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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234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25.

(3) 회 부 일 : 2025. 8.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만은 심뇌혈관계 질환, 제2형 당뇨, 혈압 등 다양한 질환들을 동반

하고 크게는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됨. 여러 가지 연구들에 의하면 체중

조절만으로도 비만과 관련된 질환, 증상 및 이로 인한 합병증을 임상

적으로 크게 감소시킴. 또한 비만 자체가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현행법은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금연과 절주

위주의 법안으로 구성됨. 비만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명확한 법이 없음.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된 비만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이 법의 대상 사업에 비만 치료를 추가하고, 비만 예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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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치료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고 비만율을 낮춤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을 높이기 위함임(안 제8조 및 제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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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298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재봉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15.

(3) 회 부 일 : 2025. 9.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인터넷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가 무차별하게 노출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판매 및 광고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및 광고에 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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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332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재봉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9. 26.

(3) 회 부 일 : 2025. 9.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등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

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와 주변 보행

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낮아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표시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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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토의견

1. 국가 및 지자체의 비만 예방 및 치료 사업 추가(전용기의원안,

제8조의5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비만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만 인구 감소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의 대상 사업에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第8條(禁煙 및 節酒運動등) ①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

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

야 한다.

第8條(금연, 절주, 비만 치료 등)

① ----------------------

직접흡연과 간접흡연, 과다한

음주와 비만이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

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

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 금연,

절주, 비만----------------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5 (비만 예방 및 치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만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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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만 인구 감소를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만에 대한 기

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 및 설

비를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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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검토 사항

□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건강의 위험요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정의하는바, 세계보건기구 국제 비만

기준은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1)) 30kg/㎡ 이상을

비만으로 보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WPRO)에서는 아시아

인의 비만 기준을 체질량지수 25kg/㎡ 이상으로 규정함.

□ 국내에서는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체지방량 등으로 비만을 판정하

나,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 기준에서는 BMI 30 이상, 질병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에서는 BMI 252) 이상을 ‘비만’으로 판정함.

< 성인 비만 진단 기준 >

자료: 보건복지부

□ BMI 25 기준으로,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 비만율은 2007년

31.7%에서 2020년 38.3%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4년 기준 38.1%

에 달하고 있음. 성별로 살펴 보면 남성의 비만율이 47.7%, 연령별

로는 40대에서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3). 아울러, 질병

1)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임.

2) 대한비만학회에서도 2000년 WHO 서태평양사무소가 싱가포르, 홍콩 등의 연구데이터를 바탕으

로 권고한 아시아인 기준을 준용하자는 의견임.

구분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전단계)

비만

1단계 2단계 3단계

국

내

국민건강통계 18.5 미만 18.5~23.0 미만 23.0~25.0 미만 25.0 이상

대한비만학회 18.5 미만 18.5~22.9 23.0~24.9 25.0~29.9 30.0~34.9
(고도비만)

35.0 이상

건강검진 기준
(정상B(경계))

18.5 미만
(정상A)

18.5~25.0 미만
(정상B(경계))

25.0~29.9
(질환의심)

30.0 이상

WHO 18.5 미만 18.5~25.0 미만 25.0~30.0 미만 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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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이 연령별 체질량지수가 95 백분위 수 이상인 경우를 비만

으로 분류하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2011년 전체 학생의 5.6%였던

비만 유병률이 2021년에는 13.5%까지 상승하였고, 특히 남학생의

경우 2011년 6.8%에서 2021년 17.5%까지 상승하였음4).

□ 이러한 비만은 지방조직의 염증성 변화를 일으켜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심리적 문제도 유발할 수 있다

고 알려져 있는바, 현재의 추세대로 국민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국민의 건강증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부담도 우려됨.

< 비만의 계통별 동반 질환 >

* 출처: 대한비만학회(2012), 비만진료지침 중 일부

□ 특히,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

면, 지역별 비만율(자가보고)이 제주의 경우 2020년 이후 지속적으

로 가장 높은 35∼37%를 보이고 있고, 대전, 세종 및 서울은 상대

적으로 낮은 29∼31% 수준을 보여 격차가 약 8% 수준에 이르는바,

3) https://www.index.go.kr(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지표누리 중 ‘국민 삶의 질’ 지표)

4)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최근 10년 간, 성인 및 중‧고등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 증가 - 3월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비만에 대한 관심 당부」, 2023. 3. 3.

계통
성인 비만

대사이상에 의한 질환 과도한 체중에 의한 질환

심뇌혈관계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뇌경색(허혈성) 폐색전증, 하지정맥류, 정맥혈전색전증

위장관계 담석,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위식도역류, 탈장

호흡 - 천식, 수면무호흡증

대사내분비계
제2형 당뇨병, 인슐린저항성,

대사증후군, 이상지질혈증

혈액종양 백혈병, 다발성골수암, 림프종

근골격계 허리통증, 골관절염, 척수질환

기타
피부감염, 치주질환, 비뇨생식기계,

신경계

마취위험증가, 림프부종, 비뇨생식기계,

정신심리, 신경계



- 9 -

이는 건강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도 야기할 가능성5)이 있음.

< 비만율에 대한 지역별 격차 >

* 출처: 질병관리청,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 한편,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

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혈

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도 수행하고 있으나 비만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는바,

국가 및 지자체가 비만의 위험성을 교육·홍보하고, 이에 관한 조

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만 예

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 및 설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비만 예방

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 하겠음.

5) 박정환(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이사),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사회적 측면」, 박희승

의원실·대한비만학회『(가칭)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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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안 제8조에서는 조 제목을 현행 ‘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서

‘금연, 절주, 비만 치료 등’으로 수정하면서, 교육·홍보 대상 등으로

비만을 추가하고 있음.

□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신체활동장려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만큼 조 제목 중 ‘비만 치료’의 경우

‘비만 예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 둘째, 안 제8조의5에서도 조 제목을 ‘비만 예방 및 치료’로 하고,

비만에 대한 정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안 제8조

의5제2항),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비만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 비만인구 감소를 위한 조사·연구 또는 사업 추진,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 및 설비 확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안

제8조의5제1항 및 제3항).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

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

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

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

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5 · 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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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비만의 정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

하여, 비만의 기준은 앞서 본 BMI 외에도 체지방량, 허리 둘레 등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준 정립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통일된 비만 기준의 마련 필요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겠음.

□ 다음, 비만 예방 외에 ‘치료’까지 규정하는 것은 상기한 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비만 예방으로 규정하

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그 외 법 체계적으로 비만 예방과 관련하

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관련된 안 제8조의5제1항 및

제3항은 하나의 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그 외, 비만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만·예방 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679호),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836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바,「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방식과

별도의 제정법 방식 중 어떤 방식이 비만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적합할지 논의도 필요하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비만은 신체활동·영양·생활습관 등의

결과로서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건강증진 관점에

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비만예방 및

관리를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나, ‘치료’에 관한 부분은 건강정보

및 건강실천을 독려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비만의 기준 법제화에 대해서는 학술적·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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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및 설비의 확보 의무 규정

은 재정여건 등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시책 강구 의무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예방 중심의 법률로 치료적 개념은 법 적용

범위를 벗어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가 비만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은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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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담배 인터넷 판매·광고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송재봉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보건복지부장관으로하여금전자담배인터넷판매·광고에관하여모

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에요구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안제9조의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6(전자담배 인터넷 판매

ㆍ광고의 모니터링)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담배의 판매

및 광고에 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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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

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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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법상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

용한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담배 광고 제한6)에서

배제되는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상에서의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 노출 빈도

증가 등으로 전체 담배 판매량은 2017년 35.2억 갑에서 2023년 36.1억

갑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같

은 기간 0.8억 갑에서 6.1억갑으로 급증하여 판매 비중이 2017년 2.3%

6)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

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를 후

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2.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

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4.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광고내용의 사

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담배사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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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23년 16.9%로 약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자담배

용 니코틴 용액의 수입 또한 2021년 378톤(천연 280톤, 합성 98톤)에

서 2023년 771톤(천연 555톤, 합성 216톤)으로 2배 이상 확대되어 전

자담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담배 판매량 및 제품별 판매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담배시장 동향보고 보도자료. 2024.1.31.

<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수입 현황 >

□ 특히,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온라인

거래를 통한 유통이 확산되는 실정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온라인(포털, 오픈마켓, 블로그, 카페 등) 상 담배판매·광고 규제위

반 의심사례 등을 모니터링한 바에 따르면 의심사례는 2020년 320

건에서 2024년 2,013건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하여 전자거래를 통

한 전자담배의 유통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판매량(억 갑) 35.2 34.7 34.5 35.9 35.9 36.3 36.1

궐련담배 34.4 31.4 30.6 32.1 31.5 30.9 30.0

궐련형 전자담배 0.8 3.3 3.8 3.8 4.4 5.4 6.1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비중(%) 2.3 9.5 11.0 10.6 12.3 14.9 16.9

(단위: 톤, 천불)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천연
잎 추출 55 5,638 2 160

280 23,263 554 38,969 555 44,456
다른 부분

417 28,823 218 11,043
합성 98 6,444 121 7,360 216 12,862

* 자료: 관세청

** 중량 = 용액+용기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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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024년간 온라인 모니터링 조치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의심사례 320　 458　 610　 1,797 2,013

조사 건수 15,417 16,142 16,575 16,950 18,019

*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55호(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에 의거한 제품 모니터링 추진

(’23∼)

(단위 : 개(페이지 수))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안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인터넷상 전자담배의 판매 및 광고에 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

게하는 경우, 전자담배 유통 및 광고 실태에 대한 적시적·체계적 파

악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금연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임.

□ 다만, 현행 「담배사업법」규정(제12조제4항)을 보면, 소매인은 우편

판매 외에 전자거래의 방법으로도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 체계상 「담배사업법」개정을 통한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방안도

고려는 필요해 보임.

□ 아울러, 현재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의 잎’을 ‘연초 및 니코

틴’으로 변경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바,

최종 입법화 되는 경우 전자담배도 소매인의 전자거래 금지 대상

에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담배사업법」제12조(담배의 판매) ① (생략)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

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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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정의 확대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연

번

대표

발의자
의안번호 주요 내용

1
박성훈
(국민의힘)

2201749 - 담배의정의를 ‘연초의잎’뿐만아니라 ‘연초및니코틴’으로확대·규정

2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2202471

- 담배의정의를‘연초의잎’뿐만아니라‘원소·화합물및그에인위적인반응을
일으켜얻어진물질을합성하여인공적으로제조한니코틴’, ‘니코틴이외의
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으로확대·규정

- 단, 약사법에따른의약품및의약외품은제외

3
김선민
(조국혁신당)

2202563 - 담배의정의를 ‘연초의잎’뿐만아니라 ‘연초및니코틴’으로확대·규정

4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2202872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 또는 니코틴(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니코틴을말한다)’으로확대규정

5
한지아
(국민의힘)

2202898
- 담배의정의를 ‘연초의잎’뿐만아니라연초(煙草)의잎, 줄기, 뿌리등또는
니코틴으로확대규정

6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2204643

- 담배의정의를 ‘연초의잎’뿐만아니라 ‘연초의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니코틴’으로확대·규정

7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2205037

- 담배의정의를 ‘연초의잎’뿐만아니라 ‘연초의잎, 줄기, 뿌리’로확대·규정,
전자담배(연초니코틴) 정의신설

8
송언석
(국민의힘)

2205041
- 담배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화학물질’로확대·규정

9
최은석
(국민의힘)

2205149 - 담배의정의를‘연초의잎’에서‘연초’로확대·규정

10
조은희
(국민의힘)

2205523

- 담배의정의를 ‘연초의잎’에서 ‘연초’, ‘‘원소ㆍ화합물및그에인위적인반응을
일으켜얻어진물질을합성하여인공적으로제조한니코틴’, ‘니코틴 외의
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으로확대·규정

- 단, ‘약사법에따른의약품및의약외품’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따른유해성심사를거친결과유해성이없다고
인정된니코틴’은제외

11
김민전
(국민의힘)

2211315
- 담배의정의를‘연초의잎’에서‘연초및니코틴(원소ㆍ화합물및그에인위적인
반응을일으켜얻어진물질을합성하여인공적으로제조한니코틴을말한다)’으로
확대·규정

12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2211785 - 담배의정의를 ‘연초의잎’에서 ‘연초’, ‘니코틴’으로확대·규정

13
이인선
(국민의힘)

2211986 - 담배의정의를 ‘연초의잎’에서 ‘연초’로확대·규정

14
서명옥
(국민의힘)

2212099 - 담배의정의를 ‘연초의잎’에서 ‘연초(煙草), 니코틴’으로확대·규정

15
박성훈
(국민의힘)

2212302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가)연초, 나)합성니코틴(원소ㆍ화합물 및
그에인위적인반응을일으켜얻어진물질을합성하여인공적으로제조
된 니코틴), 다)유사니코틴(그 밖에 나목 또는 다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화학물질)로확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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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등 통한 청소년의 전자담

배 접근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전자담배 광고 노출을 규제해야 한

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담배의 전자거래 및 광고는 「담배사

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으므로, 「담배

사업법」 개정을 통한 담배 정의 확대 시 담배의 전자거래 및 광

고에 대한 규제 적용이 가능하고, 담배에 대한 판매와 광고 모니

터링에 관한 규정은 담배의 제조·판매·유통을 관할하는 「담배사

업법」에서 정하는 것이 법체계 및 행정·관리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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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금연구역 추가 및 과태료 상향(송재봉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대중교통시설

의 일정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6항 등).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생 략)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

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

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

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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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장애인 보호구역

<신 설> 5.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

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일반 공

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 설> 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

철도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일반 공중의 통

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 설> 7. 횡단보도 표시가 설치된 곳

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

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34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

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④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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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

수한다.

⑤ ----------제4항--------

-------------------------

-------------------------

-------------------------

-------------------------

--.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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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특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금연구역은 법률에 의해 직접 지정되는 구역과 지방자치단

체가 조례로 지정하는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법률상 금연구역에는

학교 등 교육시설, 사회복지 시설,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

장 등이 포함되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

시설의 경우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이 추가로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통행량, 주민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에따른금연구역관련규정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

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

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13. (생략)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

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20. (생략)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26. (생략)

⑤ (생략)



- 24 -

□ 2024년 11월 기준, 전국의 금연구역은 총 1,873,987개소로, 이 중 법

률상 금연구역은 1,687,116개소(90%), 조례상 금연구역은 186,871개

소(10%)가 지정되어 있음.

<금연구역현황 (2024.11.19. 기준)>

구분 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개수
1,873,987
(100.0%)

1,687,116
(90.0%)

186,871
(10.0%)

(단위: 개소)

□ 세부적으로 보면, 법정 금연구역의 경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8,727개소, 어린이집 19,888개소, 교통관련 시설 11,059개소, 사회

복지시설 58,844개소 등 총 168만 7,116개소가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

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

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누구든지제4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에따라지정된금연구역에서흡연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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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상금연구역종류별현황 (2024.11.19. 기준)>

구분
시설현황

시설현황 현황별 비율

계 1,687,116 100.0

청사(제1∼5호) 16,811 1.0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제6호) 28,727 1.7

어린이집(제9호) 19,888 1.2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제6항) 48,655 2.9

대학교(제7호) 564 0.0

의료기관(제8호) 77,027 4.6

청소년활동시설(제10호) 1,229 0.1

도서관(제11호) 5,792 0.3

어린이놀이시설(제12호) 65,807 3.9

학원(제13호) 89,285 5.3

교통관련시설(제14호) 11,059 0.7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제15호) 41,613 2.5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제16호) 191,451 11.3

공연장(제17호) 606 0.0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제18호) 1,640 0.1

관광숙박업소(제19호) 3,249 0.2

체육시설 및 실내체육시설업(제20호) 63,959 3.8

사회복지시설(제21호) 58,844 3.5

목욕장(제22호) 5,914 0.3

게임제공업소(제23호) 24,534 1.5

음식점(제24호) 925,979 54.9

만화대여업소(제25호) 781 0.0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제26호) 307 0.0

공동주택(제5항) 3,395 0.2

(단위 : 개소, %)

* 자료출처: 2024년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 결과 보고(2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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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조례로 지정하는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117,135개소,

62.7%), 횡단보도(20,394개소, 10.9%), 교육환경보호구역(14,153개소,

7.6%), 도시공원(14,040개소, 7.5%) 등이 주를 이루며, 이 외에도

택시정류소, 지하철역 주변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조례로정한금연구역종류별지정현황 (2024.11.19. 기준) >

시설
시설현황

시설현황 현황별 비율

계 186,871 100.0

도시공원 14,040 7.5

교육환경보호구역 14,153 7.6

버스정류소 117,135 62.7

택시정류소 2,960 1.6

해수욕장 156 0.1

거리 763 0.4

광장 142 0.1

지하철역 주변(출입구) 4,233 2.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7,122 3.8

횡단보도 20,394 10.9

기타** 5,773 3.1

(단위 : 개소, %)

□ 한편, 개정안은「도로교통법」상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

스·택시 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 횡단보도 표시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도로교통법」상 보호구역은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

으로부터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

행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2025년 기준, 전국에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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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호구역 16,308개소, 노인보호구역 3,445개소, 장애인보호구역

218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도로교통법」상보호구역관련규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

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

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

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

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

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

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

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⑤ (생략)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

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

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②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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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보호구역지정현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간접흡연

방지효과를 강화할 수 있고, 기존에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조례로

지정하던 실외 금연구역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행자 등 일반 국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서 금연구역으로 추가하고 있는 사항은 현행법 제9조

제7항7)에 의하여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운데, 개정안

중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과 중복될 수 있고, 노인 보호구역 및 대중교통

시설의 일정구역의 경우에도 현재 지자체에서 조례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정류소 및 지하철역 주변 등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7)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분 근거 법률 주요 지정 대상 시설 또는 장소 지정건수*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및 학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 

(조례로 정하는 곳 포함)

16,308

노인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 (조례로 정하는 곳 

포함) 

3,445

장애인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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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고 있는 바, 보다 실효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현재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실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이 선행될 필

요도 있겠음.

□ 또한,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현

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의 국민소득 수준에 비추어 과태료가 상당히 낮아 흡연율 감

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2010년 5월 27일

부터 시행된 것이기도 함.

<최근 5년간 금연구역 내 과태료 부과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법정 금연구역 내

과태료 건수
10,509건 10,044건 7,564건 10,408건 7,991건

* (출처)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매년 12. 31. 기준)

□ 다만, 「경범죄 처벌법」은 광고물 무단부착 5만원, 음주소란 5만

원, 자연훼손 5만원, 쓰레기 투기 3만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은 법안 심사 시 참고가 필요해 보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

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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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이 조례를 통해 실외 금연

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다수 공중이 오가는 실외 장소에

대해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을 제외하고 지자체 자체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취지는, 지자체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의 위치, 형태, 유동인구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 판단토록 한 것으로,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이 있는 장소를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그 외, (사)한국담배협회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금연구역

지정은 지정목적과는 다른 과잉입법에 해당하며, 실외 금연구역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례로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과도한

금연구역의 확대는 주민의 사적영역 침해 논란을 가져올 수 있고,

흡연공간 부족으로 인한 음성적 흡연 증가가 우려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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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금연구역 내 과태료 부과 현황

시설

2022년* 2023년 2024년

과태료

부과 건수

과태료

(천원)

과태료

부과 건수

과태료

(천원)

과태료

부과 건수

과태료

(천원)

계 7,564 718,457 10,408 1,007,626 7,991 779,290

청사

(제1~5호)
764 74,360 1,067 106,000 974 95,930

어린이집

(제9호)
31 3,050 4 400 50 5,000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제6호)

169 14,890 146 12,070 220 21,600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10m이내

(제6항)**

73 6,320 422 42,150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

(2024.8.17. 시행)

(제6항)

1,031 102,150

대학교

(제7호)
80 8,000 138 13,800 273 23,650

의료기관, 보건소등

(제8호)
650 63,960 625 61,650 457 45,050

청소년활동시설

(제10호)
2 200 4 400 3 300

도서관

(제11호)
25 2,350 25 2,450 31 3,050

어린이놀이시설

(제12호)
10 1,000 13 1,180 2 200

학원

(제13호)
0 0 0 0 0 0

교통관련시설

(제(14호)
83 7,890 381 38,060 227 22,300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제15호)

1 100 3 300 1 100

사무용건축물, 4,078 385,870 5,565 530,502 3,970 38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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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의 경우, 시스템 실적 입력 화면 기능 개편으로 지자체 오입력 사항을 

수정함

** 제9조제6항의 경우 2024년 8월 이후 10m → 30m로 확대되면서, 8월 이전에 

부과했던 10m의 실적은 30m 실적으로 포함

※ (출처)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매년 12.31.기준)(’25년 실적의 경우 익년

도 1분기 중 취합 예정)

시설

2022년* 2023년 2024년

과태료

부과 건수

과태료

(천원)

과태료

부과 건수

과태료

(천원)

과태료

부과 건수

과태료

(천원)

공장 및

복합건축물

(제16호)

공연장

(제17호)
0 0 2 200 0 0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제18호)

78 7,700 228 22,800 81 8,100

관광숙박업소

(제19호)
0 0 0 0 0 0

체육시설

(제20호)
13 1,300 17 1,700 11 1,100

실내 체육시설

(제20호)
5 500 8 780 7 700

사회복지시설

(제21호)
1 100 2 200 0 0

목욕장

(제22호)
0 0 0 0 0 0

게임제공업소

(제23호)
1,296 121,757 1,598 157,764 508 50,700

음식점

(제24호)
194 18,620 153 14,820 143 14,300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제24호)

0 0 1 100 0 0

만화대여업소

(제25호)
0 0 0 0 0 0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

(제26호)

0 0 0 0 0 0

공동주택

(제5항)
11 490 6 300 2 100


